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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정부는 2018 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7%가 증가한 43 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렸으며, 3 축 체계1를 중심으로 억제 및 방어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 그리고 ‘방호’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방호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다. 

만약 북한이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향해 과도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민간인 피해와 손실은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합참의장인 조셉 던포드 장군은 지난 7 월 22 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대북 

군사 옵션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생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명 

피해를 낼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지난 

11 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서울을 향해 1 분에 10,000 여발의 포격을 



 

 

가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초기에 사망자 수가 30,000~300,000 여명에 이를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적어도 2 천 5 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2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이외에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의 한 축인 민방위(civil defense) 대비 태세를 잘 갖춘다면 

사상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스라엘처럼 비상 상황 발생 시 근접한 곳에 

방호체계를 제대로 갖춘 대피시설이 있다면 적시에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3,4 본 연구는 유사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민방위 대피시설 

지난 2016 년 10 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출간한 국민안전처 정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대피시설 설치기준과 수요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시설의 적절함과 효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5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에서 한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총 

인구와 비교해 검토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 6  사이트, 인구 관련 자료는 

통계청에서 운영중인 ‘국가통계포털’7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이다. 

[표 1] 각 시도별 1인당 소요면적 기준에 따른 수용 불가능 인원 (단위: 명) 

지역 총 인구 (2016 년) 
1 인당 소요면적 기준 수용 불가능 인원 

0.825m2 (단기) 1.43m2 (장기) 

서울특별시 9,805,506 0 166,571 

부산광역시 3,440,484 0 298,744 

대구광역시 2,461,002 0 137,080 

인천광역시 2,913,024 8,273 111,455 

광주광역시 1,501,557 0 169,422 

대전광역시 1,535,445 0 0 



 

 

울산광역시 1,166,033 0 51,989 

세종특별자치시 242,507 41,078 60,871 

경기도 1,2671,956 64,375 439,478 

강원도 1,521,751 88,014 342,557 

충청북도 1,603,404 180,042 724,434 

충청남도 2,132,566 301,923 862,807 

전라북도 1,833,168 112,696 585,996 

전라남도 1,796,017 399,698 851,507 

경상북도 2,682,169 348,077 811,692 

경상남도 3,339,633 264,146 738,692 

제주특별자치도 623,332 0 178,114 

전국 51,269,554 1,808,322 6,531,409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2018.01.22 기준) 

한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용시설’과 ‘정부지원시설’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용시설’은 10 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한 시설로 1 인당 소요면적 기준은 

0.825m2 이며, ‘정부지원시설’은 2~3 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시설로 1 인당 소요면적 

기준은 1.43m2 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서 계산한 각 시도별 수용 

불가능한 인원은 [표 1]과 같다. 

단기 체류 기준인 1 인당 소요면적 기준 0.825m2 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180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하며, 장기 체류 기준인 1 인당 소요면적 기준 

1.43m2 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650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소요면적 기준 1.43m2 의 경우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은 각 지역의 인구대비 수용 불가능 인원 비율을 단계구분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1인당 소요면적 기준에 따른 지역별 인구대비 수용 불가능 인원 비율 단계

구분도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세부적으로 총 229 개 시•군•구 중 1 인당 소요면적 기준 0.825m2 의 경우 81 개, 

1.43m2 의 경우 146 개의 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총인구의 3.5%, 후자에서는 12.7%가 대피할 수 있는 마땅한 대피시설이 

없다. 부족한 총면적을 흔히 쓰이는 여의도 면적(2.9km2)으로 환산하면 각각 여의도 

면적의 0.5 배와 3.2 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8 

[표 2]는 한국의 경우 1 인당 소요면적 기준이 선진국들의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대피시설에 장기간 동안 체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국가별 대피시설 1인당 소요면적 기준 (단위: m2) 

미국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단기 장기 
3.30 0.95 

단기 장기 
1.98 

0.89 2.8 0.6 2.41 

자료: 행정안전부 

  



 

 

다른 국가의 대피시설 1 인당 소요면적 기준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시•군•구 단위에서 

단기와 장기 체류로 구분하여 수용 불가능 인원 비율을 지역별로 표시한 내용은 각각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지역별 인구대비 수용 불가능 인원 비율 단계구분도 (외국 단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외국 단기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 인당 소요면적 기준이 매우 낮은 핀란드의 0.6m2 를 

적용해도 120 만명이 넘는 인구가, 이보다 높은 스웨덴의 0.95m2 를 적용한 경우에는 

250 만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 인당 소요면적 기준은 한국보다 약간 나은 편이다. 



 

 

[그림 3] 지역별 인구대비 수용 불가능 인원 비율 단계구분도 (외국 장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핵 낙진과 같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대피소에서 장기간 동안 체류해야 

한다. 하루 이상(보통 2~3 일) 체류할 경우 우리의 장기 기준인 1.43m2 은 독일, 

핀란드, 미국, 스위스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14 일, 독일과 

핀란드는 10 일간 장기체류가 가능토록 기준을 잡고 있다. 만약 독일의 1.98m2 를 

적용한 경우 수용 불가능한 인원은 1,200 만명으로 증가해 1.43m2 대비 약 1.8 배 

수준이며 대피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진 스위스의 3.3m2 를 적용한 경우에는 

2,250 만명으로 증가해 거의 3.5 배 수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용 

불가능해진다. 



 

 

또한 [그림 4],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는 내국인 5 천만명과 더불어 

2 백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중국, 베트남, 미국, 타이, 일본 등의 국가 출신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다. 

[그림 4] 체류 유형 및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림 5] 국적 및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9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그림 6] 참고) 지난해 총 1 천 3 백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 즉, 민간인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한국 

국민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림 6] 연도별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 (단위: 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결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인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체류조차도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부는 모든 내-외국인이 대피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호기능을 갖춘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들과도 

협력하여 전국의 기존 대피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 외에도 물자와 장비를 

구비하는 등 민방위 대피시설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10,11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방호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 환기시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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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이 43 조원으로 정해진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 국방 예산의 최대 약 12%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www.localdata.kr/
http://www.kosis.kr/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9D%98%EB%8F%84
http://www.oism.org/nwss/

